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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. 기본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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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제2회 일반 · 특별회계
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 검토보고

2022. 08. 31.
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○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 

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예산규모 (성북구의회 사무국)

○ 세입예산안 : “없음”

○ 세출예산안(총괄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회계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안
증감

금 액 비율(%)

계 3,763,539 4,872,136 ▽ 1,108,597 ▽ 22.75

지방의회운영지원 2,436,178 2,337,278 98,900 증편성

행정운영경비 1,327,361 2,534,858 ▽ 1,207,497 감편성

  ○ 세출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(A) 기정액(B) 증감(A-B) 비고

의회사무국 3,763,539 4,872,136 ▽1,108,597

지방의회운영지원 - 증 편성 2,436,178 2,337,278 98,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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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성북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안 >

○ 2022년 제2회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
  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7천 2백만원 대비 약 11억 8백원이 감액된 37억 6천
   3백만원으로, 
  - 세부적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중 의회운영내실화 비용에서 총 9천 
    8백 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12억 1백만원,
    기본경비 6백 만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8백만원이 감편성 되었음. 
  - 증액된 예산은 구의회 의전차량 구매비,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구매비, 의회
    본회의장 개·보수 공사비 예산이고
  - 감액된 예산은 행정직·운전직 직원의 의회 파견근무로 인건비 집행부예산 
    집행 및 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 직급조정(7급→8급)과 채용시기 조정
    (12개월→7개월)으로 감축된 예산임.

의회운영 내실화 2,266,042 2,167,142 98,900

의정활동 지원
(자산 및 물품취득비)

1,642,045 1,565,145 76,900

청사시설 유지관리
(시설 및 부대비)

188,690 166,690 22,000

행정운영경비 - 감 편성 1,327,361 2,534,858 ▽1,207,497

인력운영비 1,112,558 2,314,005 ▽ 1,201,447

인건비
(보수, 기타직 보수)

1,053,638 2,225,505 ▽ 1,171,867

직무수행경비
(직급보조비, 특정업무경비)

58,920 88,500 ▽ 29,580

기본경비 214,803 220,853 ▽ 6,050

기본경비
(직책급업무수행경비)

214,803 220,853 ▽ 6,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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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토내용
○ 이상과 같이 ‘2022년도 제2회 성북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

안’을 검토한 결과,

  - 증액된 9천 8백 만원은 의회 의전차량 및 의원 업무용 노트북의 노후

화로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과 청사 노후로 본회의장 지붕 개·보수 

공사비로 책정한 예산이고, 

  - 감액된 12억 7백만원은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. 1. 13. 일자 

의회사무국 인사독립에 맞춰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와 별

도 합의 시까지 행정직(운전) 직원을 파견하기로 협약하여 집행부 예산 

지급으로 인한 구의회 예산 미집행분과 임기제공무원 직급조정 및 채용

시기 조정으로 감축된 예산임.

○ 이번 예산안은 노후된 차량과 노트북 교체비를 증액하고 구의회

인사권독립 유보로 인건비 등의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집행의

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」제145조1)의 규정에 의한

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) 지방자치법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예

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
